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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공공수사부’로 이름 바뀐다 법무뉴스

간첩·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

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신설된 이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

다. 개정안을 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

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이 된다. 공안기획관실이 맡

던 정세 분석과 공안 관련 출판·유인물 분석 

업무는 폐지된다. 대검 공안 1~3과는 각각 공

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

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대검 공안3과는 그

동안 학원·사회·종교단체 사건 등을 전담했

으나 이 같은 기능은 사라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

부는 공공수 사1~3부로 바뀐다. 서울중앙·

서울남부·부산·대구·인천·수원·광주·대

전·울산·창원·의정부 등 전국 주요 검찰청

에 있는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이 같

은 변화에 맞춰 공안 사건은 앞으로 공공수사 

사건으로 명칭이 변화된다.

이번 명칭 변경 과정에서는 ‘공익부’라는 이

름도 검토됐으나,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지적

이 나와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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